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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논문에서는 한국 안경사제도의 문제점들과 개선방안들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방법: 현재 안경사제도 관

련된 자료와 해외 검안안경사 제도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안경사제도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바탕을 제공한

다. 결과: 시력보정용구의 착용자가 증가하고 있고, 현재 굴절검사의 67%가 안경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안경사

들은 충분히 교육을 받고 있고, 많은 안경사들이 안과에서 굴절검사를 담당하고 있다. 현행 법률은 안경사의 업무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론: 현재 한국 안경사들의 능력, 교육제도는 국민의 안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는 충분히 되어 있으므로 현실에 맞는 안경사 법을 재정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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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987년 안경사와 관련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공

포에 의하여 안경사 제도는 시작되었다. 1987년 당시 안

경의 착용비율은 전체 인구의 24%였으나 최근 자료에 의

하면 2015년에는 안경과 콘택트렌즈 착용 비율이 54.6%

로 증가되었다.[1] 시력보정용구 착용률은 2배 이상 증가하

였는데 인구 비율로 본다고 하면 더욱 많은 국민들이 안

경과 콘택트렌즈를 착용하고 있다. 또한 고령인구의 증가

에 따른 근용안경의 착용률을 포함한다면 시력보정용구의

착용인구는 비율은 더 높다.

1984년 대구보건대학교에 2년 과정의 안경광학과를 처

음 개설한 이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안경사 제도

가 시행될 당시인 1987년에는 4개 대학에 2년 과정의 안

경광학과가 개설되어 있었다. 이후 많은 대학에서 안경광

학과를 개설하였고(2009년 50개 대학), 2002년부터는 교

육부의 인가로 3년 과정의 안경광학과가 개설 또는 기존

2년 과정의 안경광학과가 3년 과정의 안경광학과로 학제

를 변경하기 시작하였고 이 보다 3년 앞선 1999년부터는

4년제 대학에 안경광학과가 개설되어 안경광학과는 2년,

3년 및 4년 과정으로 다양화되었다. 이후에는 대학원 과정

이 개설되어 안경광학과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교육

과정에 그치지 않고 안경광학을 연구하는 수준에 이르렀

다.[2] 질적으로 향상된 안경사의 양적 성장과 교육과정의

향상과 달리 안경사 업무에 관한 법률은 답보 상태에 있

다. 1987년에 개정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조 1항 8조의 안경사의 업무는 시대변화와 안경광학과의

교육과정의 질적 양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개정되

지 않았다. 과거 안경은 굴절이상 상태를 교정하여 단순히

사물을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에 주로 국한하

였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현재의 안경은 시생활의 다양화

로 인해 굴절이상자의 시생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

편함을 해소하거나 또는 각각의 환경에 알맞은 기능을 충

족시켜야 함과 동시에 안기능의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부

가적인 기능까지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법률 체제

하에서는 안경을 착용하는 국민에게 정확한 굴절이상 교

정에 의한 안경을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한 안경원

에서 안경처방을 위해 눈을 검사할 때 의도치 않게 발견

될 수도 있는 안과질환을 발견할 수 없어서 질환 발생 조

기에 효과적인 치료기회를 잃어 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현재의 상황은 국민의 안건강에 부정적인 요소

로 작용함은 물론 이고 안경사 국가 면허를 취득한 안경

사(세계WCO 가입, 한국 안경광학과 인정)[3]들에게 업무

를 제한하는 것은 국가적인 인력 낭비의 요소로 작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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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속한 안경사 관련 조항을 보완 발전시

켜 국제적인 추세와 현재 우리나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

는 제도적 정비가 절실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안경사 관련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논하였다.

대상 및 방법

본 논문에서는 기존 논문, 교육부자료, 교육통계자료, 보

건복지부 자료, 보건복지백서, 고용노동부 자료, 언론매체

자료, 해외 optometrist 관련 역사와 자료 등을 이용하여

안경사와 관련된 제도적 미비점과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자료를 제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안경사 관련 법률들과 법적 문제

안경사제도는 자격이 없는 자가 함부로 안경이나 콘택

트렌즈를 조제·판매한다면 국민의 안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신설

된 제도로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의 판매업은 다른 의료

용구 판매업과는 달리 법적으로 소정의 자격 있는 안경사

만이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안경사

제도를 부정한 안과협회에서는 1993년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에 제기하여 하였지만 기각되었다

(헌재결정례, 92헌마87). 이후에 보건의료관련 개별법간의

연계성과 체계성을 갖추고 보건의료관련법률의 일반법으

로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자 2000년 1월 12일 보건의료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

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안경

사는 보건의료인으로 분류되고 안경원도 보건의료기관에

해당이 되고 있다. 하지만 보건직 공무원 시험에서 의료기

사 등이 받고 있는 가산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안경

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명의로 면허증을 교부받고 있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충실히 따르고 있고, 안

경원에서 판매되는 안경과 콘택트렌즈에 대하여 연말정산

을 위한 의료비 공제용으로 서류를 발급하고 있다.[4] 그리

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안경사”란 안경(시력

보정용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

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2015년 19세 이

상의 성인남녀들의 68.5%가 안경원에서 굴절검사를 받는

상황인데도 안경사의 정의는 단순의 조제와 판매에 한정

되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에서는 의료기사 관련 학과들에 대해서는 학

제와 정원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으나, 안경

광학과는 학제도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아 2, 3, 4년

제가 혼합된 기형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관련기관

간의 정원에 대한 논의가 배제된 채 관례적으로 인원을

늘려 안경광학과는 포화상태이고, 최근에 안경광학과 정

원이 교육부에서 배정이 되었지만 그 배정된 인원이 소모

되지 않고 유보인원으로 교육부에 고스란히 쌓여있다. 법

률적인 미비 때문에 이러한 유보정원의 보건복지부에서

회수는 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한다. 이

와 같이 안경사의 육성과 관련된 법적인 부분이 명확하게

확립되지 못한 상태이다.

안경사, optometrist와 안과의사와의 이러한 법정다툼은

선진국에서 이미 있어 왔지만 현재는 안경사가 안경을 처

방하는데 장비사용을 제한하지 않고, 처방 항목에 있어서

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5,6] 눈과 관련된 전문분야는 나

라마다 다르다. 선진외국에서는 대체로 눈의 질환과 눈과

관련된 전문가는 안과의사(ophthalmologist), 검안안경사

(optometrist) 그리고 안경조제사(dispensing optician, optical

dispenser), 시각훈련사(orthoptist, vision therapist)로 구분

하고 있다.[6] 선진외국과 달리 한국은 눈에 관한 전문가는

안과의사와 안경사로 분류하고 있으며, 안경사는 외국의

검안안경사 업무의 일부와 안경조제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안경사는 법적인 업무범위의 제한으

로 외국의 검안안경사 업무를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

고 안과의사는 수술과 질환 치료 등의 업무로 인해 역시

검안안경사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이에

따라 많은 안과병·의원에서는 안경사를 고용하여 검안업

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2]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2007

년 7월 16일~8월 2일까지 전국 안과 병원 2곳과 안과 의

원 23곳 등 25개 안과를 상대로 기획실사를 진행했다. 실

사결과 대다수 안과 병의원에서 검사업무를 안과의사가

아닌 검안사 또는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이 대행한 것으로

드러났고,[7,8] 일부 안과에서 안경사들이 단순 시력검사를

넘어서 안압검사, 각막곡률 검사, 내피세포측정 검사 등을

시행하다 적발됐다.[9] 이러한 문제점들은 2007년 국정감

사자료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정형근의원의 질의에 대한

심평원의 답변은 “안경사가 안과 병의원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면 법령 개정이 우선되어야 할 사항이라

고 사료됩니다”라고 하였다.[10] 이것은 안과병·의원에서

많은 안경사가 불법으로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는 것을 보건복지부도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다. 이

러한 조사에 따른 다른 판례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2008구합22938), 안과병원에서 안경사가 시행한 비접촉성

안압계를 이용한 선별검사용 안압검사 행위는 의료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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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의사가 안경사에게 그 검사를

실시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한 것

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즉 의사의 지시에 따라 기계

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

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한 예이다. 

이 판례의 경우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첫 번째 안경사는 안경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거나 그곳

에서 근무할 수만 있다는 것이 현행법이므로 안경사의 안

과병의원에 근무하면서 검사를 하는 것이 불법행위이지만,

의사와 같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의사가 고용하여 의

사의 지시에 따라 검사를 하는 행위는 아무런 문제가 없

다라는 판결로 받아들인다면, 간호사와 의료기사들 대신

에 일반인을 고용하여 지도하에 검사행위를 시켜도 문제

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안경사가 법적으로 제한된 기기를 이용하여

검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안경사는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중에 자동안굴절력기기만을 사용할 수 있는

데 안압계, 시야계, 세극등현미경을 이용한 내피검사까지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이것은 현행

법률의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2. 안경광학과 교육과정과 변화

안경광학과는 1983년 대구보건대학교에 2년제 안경광

학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에 많은 안경광학과들이 개

설되었고 1999년 4년제 서울산업대학교(현 서울과학기술

대학교)에 개설되었다. 이후에 2002년부터 일정 교육의 여

건이 되는 대학의 2년제 학과들이 3년제로 전환되기 시작

하였다. 이러한 학제변화는 국가시험 위주 교육내용으로

실무경쟁력이 떨어지는 취약점을 보완하고 빠르게 변화되

는 기술과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조치였다. 그리고 이

러한 학제변화에 따라서 안경광학과는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한 과목들을 교과목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학문적으

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 후에도 많은 안경광학과가 개설되

어 2010년에는 50개 대학에 개설되었다. 2015년에는 2년

제 2개, 3년제 30개, 4년제 14개, 석·박사과정은 10개 대

학에 개설되어 많은 안경사들을 배출하고 있다.

2000년에 들어서면서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는 안경사의 직무를 분석하고자 1차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처음으로 DACUM 방식에 의한 직무분석을 실시하였고,[11]

2013년에 2차 직무를 분석하였다.[12] 하지만 사회적 변화

와 발전을 따르지 못하는 관련 법률의 부재로 인하여 안

경사의 직무는 현실을 반영하기 못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최근 의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의료기사

등 직종에 대한 직무의 범위가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기 위하여 20년 전에 만들어진 현행 의료기

사 등 직종에 대한 국가시험 과목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

됨에 따라 직무중심의 종합적인 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을

중시하는 미래지향적인 인력배출 취지에 부합시키고자 개

선을 하였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

[보건복지부령 제 302호]에 따라 2011년에는 안경사 국가

시험의 필기시험과목과 실기시험의 범위를 개정하였다.[13]

2003년 한국 안경광학과 교수협의회에서 4년제 학제를

기준으로 안경광학 전공 표준 교육과정 신설 및 교수요목

제안서를 발표하였다. 표준교육과정이 제시됨으로서 검안

과목을 신설하였고 안경사실무에서 검안실무가 늘어나게

되었다.[14] 현재 한국의 안경광학과 교육과정은 지속적으

로 변화되어 선진국의 optometrist과정과 매유 유사하나

단지 차이점은 임상실습 쪽이의 교육과정이 부족하다는

것이다.[14-16] 그리고 한국 안경광학과는 WCO(World

council of optometry)에서도 인정하고 있으며 대한 안경사

협회도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

국 안경광학과 대학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안경사가 되기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안경관련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어

오고 있다. 현재 매년 전국단위의 안경사 학술대회가 개최

되고 있으며 이들 학술대회에서는 시과학, 콘택트렌즈 및

안경 등과 눈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들을

초청하여 한국 안경사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 또한 안경광

학과 교수들이 주축이 된 대한시과학회와 한국안광학회는

매년 각각 3회 이상의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들

학술단체들은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된 한국안광학회

지와 대한시과학회지를 통해 매년 각각 4회의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다.[17,18] 

3. 안경사의 수급현황

안과의사협회에서는 우리나라는 안과 전문의가 1990년

839명에서 2014년 2960명에 이르러,[19] 작은 군 단위에도

안과의사가 있으며, 도심에서는 10분이면 안과의사를 쉽

게 만날 수 있는 여건이고, 이같이 양호한 의료환경을 갖

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눈 검사를 안과전문의에게 받도

록 대국민 홍보를 하는 것이 국민의 눈 건강을 위해 바람

직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을 비롯한 6대 광

역시 등 대도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사가 전체 의사의

58.8%로 2013년도의 58.3%보다 0.5%P 증가하여 여전히

의사인력의 대도시 집중현상이 이어지고 있다.[20] 그리고

2015년 안과병의원은 전국적으로 1407개이며 이중에서

대도시와 경기도를 포한한다면 약 73%가 도시에 분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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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안과의사 분포를 고려한 안

과의사당 백내장 수술 환자 수는 전라남도가 40,115명으

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094명으로 가장 낮았는데 이는

소도시 또는 지역 사회의 경우 안과의사들이 20-30분정도

의 시간을 투자하여 굴절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이다.[21] 

많은 안경광학과가 개설되어 이에 따라서 평균 매년

1,600명의 안경사가 배출되고 있고, 2015년 약 8975개의

안경원이 개원되어 있다.[2,22] 또한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의

오영호의 보고서에 따르면 안경사 숫자를 더 늘려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23] 이와 같이 언제, 어디서나 안경원들

은 쉽게 국민들이 접할 수 있는 곳이 되어 필요한 안보건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다. 

4. 해외 안경사 관련 제도

해외 안경사와 관련된 제도들은 각 나라의 특성들을 반

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각 나라의 optician과 optometrist들

의 직무 영역이 다르다. 미국의 optometrist는 주마다 직무

의 영역이 다르지만 일부 주의 경우 일부 주에서는 약물

의 사용이 가능해지고 눈의 질환을 검사할 수 있는 영역

까지 이르렀다.[24] 영국(3년제)의 경우 우리나라의 안경사

제도와 비슷하게 검안과 조제를 겸하는 Ophthalmic

Optician자격제도를 채택하고 있다.[25] 호주(3.5년-4년제)의

optometrist는 기본 임상영역과 굴절검사, 양안시 검사 및

슬릿램프 검사, 안압 검사 등을 진행하고 안경조제 및 콘

택트렌즈 처방 판매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국가인 홍콩(4년제), 싱가폴(3년제), 말레이시아(4년제), 필

리핀(4년제) 등에서도 optometrist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

다.[6] 즉 각 나라마다의 학제와 직무영역의 차이가 있다.

한국의 안경사와 매우 유사한 직무영역을 갖고 있는 독

일의 경우에는 AugenOptiker, Meister의 오랜 전통을 가지

고 있다. 관련 법률은 수공예규정을 따른다.[26] 이러한 장

인들은 전문기능인으로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아왔기

때문에 대학교육의 AugenOptiker, optometrist 육성이 매우

늦은 편이었다. 하지만 시력이상을 가진 국민들이 늘어나자

안보건 서비스 차원에서 전문학교(3.5년, Fachhochschule)에

학과를 개설하여 AugenOptiker를 배출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Fachhochschule의 교육과정은 한국의 안경광학과

와 매우 유사하며 직무범위도 매우 비슷하다. 그리고 최근

의 독일 재판소의 결과에 의해 시야검사,[27] 안압검사,[28]

시기능검사[29] 등도 시행할 수 있다. 이러한 판례들을 근

거로 하여 “과학적 지식이 전제된다면 시기능검사도 시행

해도 된다. AugenOptiker와 안과의사 모두 굴절검사와 시

기능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AugenOptiker는 의학적 검

사의 경계를 지켜야 하고 안과의사는 안경조제나 판매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결하였다.[30]

위에서와 같이 안경사제도는 대부분 Optician제도에서

Dispensing Optician과 Ophthalmic(Refracting) Optician으

로 변화되었고, 시대 흐름과 더 나은 안보건 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하여 Optometrist 제도를 만들었다. 미국과 호주

의 경우 인구지리학적 요인과 안보건체계의 미비함으로

Optometrist제도가 만들어 졌고, 영국과 독일의 경우에는

시대흐름에 따라 국민들에게 더 나은 안보건 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optician과 optometrist제도를

운영하는 모든 국가들에서는 다양하고 더 나은 안보건 서

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제도를 만들어서 시

행하고 있는 것이다.

5. 타각적 굴절검사의 필요성

굴절검사는 피검사자의 반응 여부에 따라 타각적 굴절

검사와 자각적 굴절검사로 나눈다.[31] 타각적 굴절검사란

피검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굴절검사의 결과가 결정되는

것을 의미하며 피검사자는 굴절이상도의 측정 시 물체를

지속적으로 주시하도록 유도하고 선명하게 보이는지 여부

에 대한 반응은 표현하지 않으므로 피검사자의 의사는 전

혀 반영되지 않는다. 반면 자각적 굴절검사는 피검사자가

선명도에 대한 유무를 검사자에게 응답하고 그 반응 결과

를 바탕으로 굴절이상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 임

상현장에서 굴절이상 교정을 위한 안경 처방을 위해서는

타각적 굴절검사와 자각적 굴절검사가 모두 이용된다. 굴

절검사의 기본은 타각적굴절검사이며 이 타각적굴절검사

의 결과 값을 바탕으로 자각적 굴절검사를 실시하여 선명

도, 어지럼 등의 자각증상을 확인하므로 최적의 최종 굴절

이상도 값을 결정하게 된다. 타각적 굴절검사 장비는 구면

및 원주 굴절이상도를 측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굴절

이상의 원인 및 판단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며 자각적 굴

절검사에 비해 보다 빠르고 쉽게 측정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동굴절검사기기는 양안시 상태가 아닌 단안시

상태로 측정되어 폭주와 개산의 과부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눈의 굴절상태가 측정되므로 최종 교정 값

과 차이가 나게 되어 근시는 과교정으로, 원시는 저교정으

로 측정되는 경향이 있어 측정값을 그대로 안경의 교정

값으로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32] 또한 피검자의 나이

가 증가할수록 자각적 굴절검사 결과 값과 타각적 굴절검

사 결과 값의 차이가 증가하므고,[33] 노인에게 사용하거나

정신적인 결함이 있거나 검사 과정 중 자신의 의사를 정

확히 표현할 수 없는 어린이나 장애우, 저시력자 등에게, 특

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34] 이

와 같이 타각적 굴절검사는 보다 효과적으로 굴절이상교

정 처방에 있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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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검영기의 이용은 잠복원시나 가성근시를 분석할 수도

있다. 그리고 조절장애, 시각매체 불투명, 굴절이상, 특정

한 안구 병리, 각막이상증, 혹은 기능저하 등을 확인할 수

있다.[31] 

타각적 굴절검사는 굴절검사와 관련된 교재[31,35]들을 보

면 자각적 굴절검사 이전에 사용되는 방법들이다. 타각적

굴절검사 결과 값이 정확한지 아니면 시력보정요구 착용

자가 적응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기준이지, 타

각적 굴절검사만으로 시력보정용구를 위한 처방을 할 수

가 없다. 또한 타각적 굴절검사에서 사용되는 기기

(Slitlamp, Retinoscope, Keratometer, Pneumatonometry)들

이 눈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서적과 논문은 아직까지 발표

된 적이 없다. 안경광학과의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현장의

안경사들도 현행 법률의 제약에 따라서 사용을 못하고 있

지만 법률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사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

고 있다.[36]그리고 안경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동굴절검사

기기의 경우에 사용원리, 구동방법과 분석도 Retinoscope,

Keratometer와 동일하지만, 자동굴절검사기기는 허용되고

후자는 허용이 되지 않는 것은 안경사가 직접 기기를 사

용하여 측정하는 것은 법에서 허용된 행위를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시대적 착오이며 국민의 안보건을 도외시

한 한 특정 직업군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안경사 직무기술서에 따라 안경처방을 위한 검사 항목

은 약 20가지 이상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만 해도 약

30분 이상이다.[12] 만일 안과의사 한 명이 안경처방전만으

로 환자를 진료한다면 진료시간을 하루 8시간 가정했을

때 16명을 진료할 수 있고, 우리나라 안과의사 모두가 안

과질환 치료나 안과 수술과 같은 안과의사의 본업을 하지

않고 안경 처방에만 매달릴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

로 현실적으로 안과의사가 안경처방을 전문적으로 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안경사에게 안경처방을 보다 전

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안경사법을 개정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고 안경착용자에 편이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력보정용구(시력보정용 안경, 콘

택트렌즈)를 처방할 수 있는 전문가는 안경사와 안과의사

이다. 안경의 용도는 주시 거리에 따라 근거리용 안경, 중

간 거리용 안경, 원거리용 안경이 있다. 근거리용 안경 중

에서도 치과의사나 도장공이 사용하는 근근용, 독서용, 컴

퓨터용 등이 있고 이들 용도에서도 체격이나 주시 습관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실내에서 착용하는 중간용과 원거

리에 착용하는 운전, 레저 및 스포츠 등과 같은 안경이 있

다. 또한 안경이나, 사고 후유증, 약시, 저시력, 지적 장애, 안

기능이상을 가진 사람과 같은 다양한 목적의 안경이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용도의 안경을 처방하기 위해서는 현재

안과에서 발급하고 있는 교정렌즈 굴절력값과 동공간거리

만으로 충분치 못하다. 완전한 안경을 위해서는 우선 굴절

이상도, 안기능의 상태, 조절력 등을 고려하고 또한 안경

테의 경사각도, 안경테의 안면 굴곡, 렌즈의 색상, 안경렌

즈의 굴절률, 안경렌즈의 만곡도 등 많은 요소들을 고려해

야 한다. 이를 위해서 안경사가 되기 위한 과정인 안경광

학과에서는 기본 광학, 안광학, 안과학, 안과질환과 같은

기초과목을 바탕으로 임상 검안학, 안기능검사, 양안시검

사와 같은 안경처방에 필요한 내용까지도 세세하게 다루

고 있다. 하지만 안경을 처방하고 있는 전문가라고 자부하

는 안과의사는 이들 안경처방에 필요한 안광학은 물론 안

기능검사와 같은 안경처방에 필수 과목도 전혀 다루지 않

은 상태에서 만족스런 안경을 처방 하기란 불가능하다. 또

한 안경렌즈와 안경테의 원활한 조합이 이루어져야 완전

한 안경이 됨에도 불구하고 안경테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히 굴절이상도와 동공간거리만을 고려한 안과처방은 만족

스런 안경이 제작될 수 없다. 그리고 최근 연구는 특히 라

식 수술과 같은 굴절교정 각막수술 이후 자동각막굴절검

사기에 의한 굴절이상도와 자각적 굴절검사에 의한 굴절

이상도는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보고되었다.[37,38] 각막교정수

술 이후 대비감도 및 눈부심의 차이로 인해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자각적 굴절검사 시 판단이 명확하지 않아 굴절

검사에 오차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 라식과

같은 각막교정 수술을 받은 대상자가 늘어나고 또한 이들

의 연령이 점차 높아져 노안이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한다

면 안경사의 굴절검사 장비 사용의 제한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콘택트렌즈 관련 교육의 증대

콘택트렌즈 착용자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1]. 이에

따른 부작용의 비율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전자 상거래법에 따라 콘택트렌즈의 인터넷 판매를 금지

하여 저가의 국가인증을 받지 못한 콘택트렌즈의 유통을

막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7항에 따라 안

경사에게 미용목적 콘택트렌즈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

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눈 건강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콘택트렌즈 착용자의 증가에 따른 부작

용 증가 원인을 안과협회에서는 안경사의 무분별한 판매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안과학회에서 발표된 논

문을 자세히 보면 이론적인 모순이 발생한다.[39,40] 즉 소프

트콘택트렌즈의 안경원 판매비율이 매우 높아서 안과와

안경원의 데이터 비교가 불가하다. 안경원을 1000을 기준

으로 하였을 때 100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과 안과에서의

10에서 1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서로 비교가 불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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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또한 RGP렌즈의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의 원인에 따

라서 어떤 부작용이 더 발생한다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

안과에서 발행되는 처방전이라는 것을 봐도 콘택트렌즈

처방을 위한 후면광학부 베이스 커브, 중심부 두께, 산소

투과율, 함수율, 누액평가와 같은 콘택트렌즈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하나도 없고 단순히 동공중심간 거리와

좌우의 굴절력 값만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안과에서

RGP렌즈를 휫팅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을 다

사용했는데도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안과의사들이 콘택트렌

즈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것은 의과대학

의 교육과정과 수련의들의 교육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논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40]

콘택트렌즈를 착용하기 위한 상담과 설명의 내용을 보

면 다음과 같다.[41]

·콘택트렌즈의 일반적인 착용동기

·안경과 비교한 콘택트렌즈의 장단점

·안경에서 콘택트렌즈로 또는 콘택트렌즈에서 안경으로

교체할 때의 문제점

·근무 환경의 문제점

·착용 시간의 제한

·콘택트렌즈의 취급, 삽입, 제거

·콘택트렌즈의 세척

·콘택트렌즈의 살균

·단기 착용 렌즈의 교체 주기

·콘택트렌즈와 약물 복용

·일반적인 질환들이 존재할 경우의 콘택트렌즈 착용

·Fitting 전문가 또는 안과 전문의에 의한 정기검진

·응급 상황시의 행동 요령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 어느 부분을 A가 하고

다른 부분을 B가 한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일이다. 위의

과정을 통하여 해외의 안과의사와 optometrist가 콘택트렌

즈를 처방하지만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42]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의 안과 병·의원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착용자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현재 전국의 안경광학과에서는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tact Lens Educators(IACLE)의 교육과정을 따르고

있으며, Fellow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tact

Lens Educators(FIACLE)들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매년 학생들은 IACLE 모의시험을 보고 있다. 교육과정에

콘택트렌즈에 대한 이론 및 실습을 진행하고 있고,[43] 국

가면허 시험항목에도 포함되어 있다.[13] 안경사들은 대학

에서 충분한 이론과 실습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의 제도에 의하여 국민들은 더욱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콘택트렌즈 제조업체들의 교

육을 통하여 안경사들은 질 높은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안과의사들의 주장과 같이 안경사들에 의한 렌즈의

처방이 부작용 및 합병증이 많이 발생한다고 가정한다면

그 해결 방법은 선진외국 및 다른 여러 나라처럼 안경원

에서 안경사가 콘택트렌즈를 보다 정확하게 처방할 수 있

도록 하는 법률을 더욱 추가하고 강화하도록 개정해야만

한다.

위에서 안경사와 관련된 법적인 현재 상황과 해외 눈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사례와 관련된 사항들을 살펴보았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안경사의 직위는 매우 불

안정하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보건의료기본법에

법적인 의무가 부가되어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신분적 위

치는 불완전하다. 또한 안경광학과 정원을 조절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에서는 배제되어 있는 상태이다. 외국 사례에

서처럼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진 경우 업무 범위를 확장하

여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하지만 특정 직종

의 이권을 위해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실

에서는 19세 성인 남녀의 55.5%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착용하고 있으며, 시력검안 장소로는 안경원이 68.5%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2013년 10개 대학의 신입안경사의

취업실태 조사에서도 안경광학과 졸업생의 약 24%가 안

과에 취업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안과에 근무하는 안

경사는 대략 3-5천명으로 추산되고 있다.[2] 이와 같이 안

경사들에게 타각적 검사는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안과병

원에서 근무하는 안경사들에게는 타각적 굴절검사와 눈과

관련된 검사를 시행하게 하고 있다. 현행 법률상 안경사는

의사의 지도 없이 독자적으로 안경처방 및 조제를 하여

판매하므로 의료기사들과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이에

따른 문제점들 중에서 근본적인 원인은 법적인 것이 가장

크다 하겠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굴절이상에 해당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굴절이상 즉 근시, 원시, 난시,

노안에 질병코드를 부여하고 있다.[44] 이에 따라 질병을

판단하는 행위가 안과협회쪽에서는 굴절검사를 의료행위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한 굴절이상을 질병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계속 되고 있다.[45,46]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

여대상(제9조제1항 관련) “2. 다음 각목의 진료로서 신체

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

는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 - 마.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

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즉 시력교정술(라식, 라섹, 역기

하렌즈)의 전· 후 검사들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목록에서

제외하고 있다. 질환이라고 주장하는 단순한 굴절이상을

교정하기 위한 수술을 미용으로 분류하여 진료비를 지원

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굴절이상을 교정하기 위한 수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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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관련 검사를 하는데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건

강보험에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질환이라고 판단

되는 굴절이상을 판단하기 위한 검사에는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하면서, 질병을 고치기 위한 수술을 건강보험을 지

원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이론적 모순이고, 질병을 수술하

는데 건강보험이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안과협회에

서 주장하는 질병의 한계를 벗어나는 이론적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복지부에서는 굴절교정수술을 성형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1974.11.26, 선고, 74도1114) 전

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성형수술도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최근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 시야측정장비 들의 이용에 대하여 문제된 사안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어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없이 진단이 이루어 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

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2012헌마551)”라고 판시하여 의

료행위의 내용이 의학 발달과 사회발전 등에 수반하여 변

화 될 수 있다는 뜻의 ‘의료행위의’ 개방성을 인정하고 있

다. 한의사들이 안경사보다 눈과 관련된 전문가도 아니지

만 검사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국의 안경사와 직무영역이 거의 비슷한 독일의 경우

에 단순한 굴절이상을 가진 사람이 안과에서 굴절검사를

하는 경우 의료보험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다.[47] 이전의

독일 판례처럼 굴절이상은 단순한 광학적 오류하고 판단하

기 때문이다.[48] 또한 독일의 경우 Augenoptiker와 meister들

은 보건복지부 소속이 아니면 지식경제부의 소속이다. 이

러한 비보건의료인인 Augenoptiker는 눈과 관련된 검사들

을 다 하고 있다, 그리고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위한 눈 검

사 비율이 안경원에서 80%이고 안과에서의 비율은 20%

이다.[49] 안경원의 장비들이 안과보다 더 좋기 때문에 콘

택트렌즈도 거의 안경원에서 처방, 조제, 판매까지를 담당

하고 있다.[47] 그리고 전문학교제도에서 대학체제로 교육

과정이 변화되고 있으며 optometrist 제도의 도입을 검토

하고 있다. 좀 더 전문적이고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교육을

통하여 대학 졸업자들의 경우 meister보다 더 넓은 업무

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안과의사들과의 협업도 잘되고 있

다. 앞에서 본 독일의 판례에서도 한 업종의 이익을 위한

판결이 아닌 국민의 안보건서비스에 더 무게를 둔 판결들

을 볼 수 있다.[27-30]

한국의 경우 의료인들의 의료행위라는 모호한 법률조항

에 따른 이러한 업무의 제약은 안경사나 소비자의 소비

(expense)가 아니라 안과의사의 수입의 증가에 더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50]; 의료는 경제학적으로

볼 때 독점산업이다. 다른 분야는 자유경쟁적으로 업에 참

여할 수 있지만 의료는 의사면허를 가진 자에 한하여 종

사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된다.[51] 프

리이드만은 의료업의 면허제도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어

오히려 의료기술의 발달과 대중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확

충을 억제하는 기능을 했다고 비판하고 있다.[52] 

안경사법은 국민들의 눈 건강을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법안이 될 것이다. 또한 안경사법은 현행 의료기

사 등의 법률 시행령 2조 8항의 안경사 업무 범위에 대한

제한을 현재의 실정에 맞게 수정함과 더불어 안경사에 관

해 보다 효율적이면서 자세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안경사법이 개정되었을 때 가장 큰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안경사들이 타각적 굴절검사 장

비든 자각적 굴절검사 장비든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법률은 지금까지 타각적 굴절검사 장비의 제

한으로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검사가 불충분해서 굴

절이상자가 정확한 안경을 착용하지 못했던 현재의 불합

리함을 개선해서 국민들이 양질의 안경을 착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53] 또한 지금까지 원거리 굴

절검사를 기반으로 한 안경처방이 안경사에 의해 안경착

용자의 요구조건에 맞게 변화하게 되어 안경착용자는 지

금 보다 더욱더 편안한 안경착용을 하게 되어 업무의 효

율에도 향상을 가져 올 것이다. 그리고 안경처방을 위한

눈 검사 중에 백내장이나 녹내장 등 기타 안과질환이 발

견될 시 안과의원 또는 병원에서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안경사(2014년 12월, 38,482명)나 안경원의

숫자(약 8975개)는 전국적으로 과포화 상태이므로 언제든

지 어느 지역에 상관없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의

경우 안경원을 통하여 안과로 환자를 보내는 시스템의 구

축이 가능하다.

그리고 타각적 굴절검사를 하기 위한 Slitlamp, Retinoscope,

Keratometer, Pneumatonometry 등은 모두 해외에서 고가

로 수입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거의 생산되고 있지 않다.

안경사들이 타각적 굴절검사를 할 수 있다면 많은 안경원

과 안경사들이 이러한 기기들을 사용함으로써 국내 업체

들의 기술개발과 생산증가에 따른 관련업종의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새로운 영역의 기술발달

과 많은 취업여력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최근 군에 입대하는 신입장병의 약 50%정도가 안경을 착

용하므로[54] 이를 위한 평시와 전시를 대비하여 시력검사

와 안경의 조제를 위한 의무부사관 또는 의무장교,[55] 교

통과 관련된 시력검사자, 프로스포츠를 위한 스포츠비젼

분야, 시기능훈련 분야 그리고 안과에서 근무하는 안경사들

이 신분보장에 따른 취업확대, 타각적굴절검사기기를 제조

판매하는 분야로의 취업확대 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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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안경사의 업무범위제한에 의한 검사장비 사용

제한은 안과에 종사하는 안경사들이 업무범위에도 논란과

제약이 있어왔다. 안경사법은 현재 안과에서 근무하는 안

경사들의 업무범위를 상황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안경사의

취업률의 향상과 더불어 안과의사는 안과질환과 수술과

같은 고도의 전문 진료에 집중할 수 있다. 

안경사관련 법률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분리하

여 국민의 안보건과 향상을 기하고 안경사의 업무효율 증

진, 안과와의 관계정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명시한

법률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안경사 관련 법 개정은 국민

의 안보건 향상은 물론 안과, 안경원 그리고 관련 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된다.[5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안경사의 현실, 법적인 문제들, 해외사례

들을 살펴보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현실에서는 국민들

이 원하는 안보건서비스를 원하고 있고 제공할 준비가 다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직업군의 이익을 위하여 시

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 국민의 눈 건강과 안경광학의 시

과학 분야의 학문과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국가 경제 발

전에 이익이 되는, 특히 특정집단의 힘의 논리를 배제한

국민의 편익을 위하여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만 한다. 그래

서 안경사 관련 법률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분리

하여 국민의 안보건과 향상에 기여하고, 안경사의 업무 효

율의 증진과 안과와의 관계정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명시하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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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In this paper, we have dealt with problems and improvement of korean optician system. Methods:

Using the relevant material of korean optician system and international optometrist system, provides the

theoretical basis of the need for regulatory changes optician. Results: The people with refractive errors are

increasing, 67% of refractive error test is made from optical shop and korean optician are sufficient trained, many

opticians are in charge of the refractive error test at the ophthalmic hospital. We have confirmed that current law

does not reflect adequately the nature of optician's work. Conclusions: Since current capacity of the Korean

opticians and education system ready to provide health services for people, therefore an korean optician must

redefine the law to fit the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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